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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토론회…12·28 합의 비판론속 다양한 대안도

기사입력 2016/09/01 16:49 송고

[연합뉴스TV 제공]

김창록 교수 "'12·28 합의' 파기해야"…남기정 교수 "제3의 길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원을 송금

한 다음날인 1일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주최로 '일본군 위안부문제 현 단계를 진단한다'는 제목의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날 오후 서울대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

학원 교수는 "12·28 합의를 파기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2·28 합의는 위안부 문제를 봉인할 뿐더러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을 정당화시킨다"며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 의도에 따라 합의를 관철하는 통로에 머물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12·28 합의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10억엔은 배상금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피해자, 시민들이 책임을 추궁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의 '부작위'를 영속화한 한국 정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지적

했다.

김 교수는 "피해자들과 시민이 외쳐온 것은 범죄사실 인정, 공식사죄, 배상 등"이라며 "'정의로운 해결'을 외쳐온 이

들에게 시간을 내세우며 포기하라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힘을 모아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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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은 12·28 합의와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도 앞으로 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합의를 강행하거나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와

피해자, 지원단체 간 신뢰가 생기면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10억엔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정부는 합의 실행을 일시중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원단체는 일본 총

리의 직접 사죄, 소녀상 언급 중단 등 전제 하에 조건부 합의존중의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이 낸 10억원의 자금을 지급할 때 총리 명의의 반성문, 사죄편지가 전달돼야 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가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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